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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isaster reconstruction process, various issues reflect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society regardles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of disasters. This study compared the post-disaster issues of the 2008 Sichuan 
earthquake in China and the 2002 Typhoon Rusa in Korea. The issue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such as physical reconstruction, social resilience, recurrence preven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s
case, as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the issues as a major player, the issues of efficient reconstruction
were found noticeable and strongly connected to the issue of nationwide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bureaucratic inefficiency and low trust level were also found in China. In Korea, public input was relatively 
strong and pluralized including NGOs, private firms, interest groups and the public. Civil participations in 
Korea were well organized and local voices were relatively strong in connection with thei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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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충격을 주게 되며 긴 영향을 남긴다. 재난의 영향은 물

적 기반의 파괴와 인명 손실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부터, 가족과 지역사회의 신뢰붕괴, 정치적 변동, 

지역경제의 몰락, 사회의식의 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난이란 단순한 물리적인 현

상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충격으로 이해하

여야 한다. 

그런데,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맥락적 특성들이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재난을 인식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 또한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의 유형에는 관계없이, 재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이슈들을 고찰하게 되면 각 지역사회나 국가

의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자연재난 사례를 

찾아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재난 이슈들을 고찰하

고 재난 이슈들의 이면에 내재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사회적 맥락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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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2002년의 태풍 루사를 선정하였으며, 중국의 

사례는 2008년의 쓰촨성 대지진을 선정하였다. 양 재

난의 경우, 수백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대규모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1)

쓰촨 지진의 경우,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四川省)

에서 원촨(汶川)지역에 발생했던 규모 8의 강력한 지진

으로, 사망자 약 69,000명, 부상자 약 374,000명, 행방

불명자 약 18,000명, 재산피해자 누계 약 4,616만 명, 

가옥붕괴 약 216,000동의 피해가 발생했다2). 중국 인

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 직할기관으로 쓰촨 대지진 

피해조사를 벌여온 국립원촨지진전문가위원회는 쓰촨

성 지진의 직접 피해액을 8,451억 위안(한화 약 126조

7600억 원)으로 추산하였다(Newsis, 2008.09.05.). 

한국의 사례로 선정된 태풍 루사의 경우, 2002년 8

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21시간 동안 한반도 내륙

을 관통하면서 많은 비와 강한 폭풍을 동반해 수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였다(Gangwon Province, 

2003).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의 인명피해는 총 321명

(사망 209명, 실종 37명, 부상 75명)에 달했으며, 재산

피해는 5조1,4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강원도

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 강원도 지역의 인명피해는 

178명, 재산피해는 2조5,300억원을 기록했다. 이재민은 

21,318세대 63,058명으로 집계됐다(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2003). 

재난을 겪은 한국과 중국의 사회적 맥락들을 더욱 명

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본고에서는 재난의 복구단계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건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

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복구단계, 특히 사회 재건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장기복구 단계에서는 파생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그 규명이 어렵기 때문

에, 그 시기의 의사결정은 가치지향적 성격을 띠게 된

다. 따라서 장기 복구 단계의 이슈들을 검토하게 되면,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맥락적 조건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재난관리

의 과정상 ‘복구’ 단계를 중심으로 사회재건과 관련된 

‘장기복구’의 이슈들인 물적 항구복구, 사회자생력 회

복, 사고 재발방지, 지역발전의 이슈들을 비교⋅고찰하

였다3).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 1∼2

년 정도에 걸친 이슈들을 고찰하였는데, 그 기간이 재

난으로 인한 이슈들이 양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봉사나, 응급복구 등의 초기 복구

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던 기존의 연구경향에 비하여 

본 연구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재난 

분야에 있어 비교연구를 통한 이론을 일반화해야 한다

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Kreps, 1984), 아직 그에 대

한 답은 여전히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재난 연구에 대한 일반화의 시도로서도 

가치가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재난의 장기

1) 양 사례는 몇 년간의 시차 및 피해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재난이 발생시킨 이슈들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사회적 맥락들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의 이슈가 드러내는 사회의 맥락의 차이는 재난 종류의 차이라기보다는 재난에 대처하는 그 사회의 고유한 

방식과 논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이 일정 크기가 넘어서면 사회적 맥락을 밝히는 비교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2) http://ko.wikipedia.org/

3) Choi(2010a)은 다양한 재난들을 조사⋅분석한 뒤, 재난의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분류기준을 따라 

장기복구 분야의 이슈들을 고찰하였다.

재난 이슈 분야

사고책임 대응 단기 복구 장기 복구

사고원인 규명
사고책임자 처벌

피해보상

인명구조
피해확산방지

생계비 지급
시설⋅기능 복원

자원봉사
응급복구

(유해물질 제거)

물적 항구복구
사회자생력회복
사고 재발방지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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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분야의 이슈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Ⅲ
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프레임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양국의 재난에 있어 장기복구의 4개 분야에 있어 양국

에서 발견된 다양한 이슈들과 양국의 맥락적 특성을 정

리한다. Ⅴ장에서는 양국의 맥락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국의 사회적 맥락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Ⅵ장에서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이슈들을 정리함에 있어 주로 중국과 한국의 

언론기사를 활용하였다4). 재난후의 사회연구에 있어 

언론기사를 활용하는 것은 검증된 방식이며, Gotham 

(2008)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의 연구를 위

해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뉴올리언즈 타임

지-피커윤의 언론기사를 활용한 바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5)

사회적 맥락이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의 대처를 포함

하는 재난의 결과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꾸준

히 진행되어 왔다(Hills, 1998; Picou, 2004; Kates, 

et. al., 2006; Choi, 2010b; Choi, et. al., 2014). 재

난은 재난이 발생한 사회의 맥락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다양한 이슈를 통해 이러

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Choi, 2010a). 재난 후 사

회가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이 사회에 따라 다른 이유는 

해당 사회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

일 것이다. 결국, 재난적인 사건들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맥락적 조건들과 반응하여 독특한 특성을 지

니게 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된

다. 이러한 변화들은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Choi, et. al., 2014).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사회의 이슈들을 고찰하게 되면, 그 사회가 지

니고 있었던 사회적 맥락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사회의 맥락의 차이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각 

사회가 맞이하게 되는 재난의 유사성과는 관계없이 재

난에 대한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고 대응하는 단계에서도 이슈들이 드

러난다. 그렇지만, 모든 노력들이 하나의 포커스에 집

중하는 대응 기능과는 달리, 복구의 과정은 개인들과 

지역사회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이슈들과 의사결

정들의 복잡한 조합이라는 특징이 있다(Haddow, et. 

al., 2011). 따라서 재난이 닥친 사회의 맥락들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 속성이 매우 강

한 재난의 장기적 복구과정이다. 장기 복구 과정에서는 

사회의 가치가 재배분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

문이다. 

따라서, 재난 후 장기복구에 해당하는 재난 재건의 

이슈들을 고찰하게 되면, 그 사회에 내재하는 맥락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의 맥락적 특성

과 관련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의 시각을 확장시키는 시

도로 볼 수 있다. 그간의 연구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재난이 닥친 후 발생하는 재난 이슈들만을 

고찰한 연구들이다. 한국이 경험한 가장 최근의 재난들 

중 하나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한 

연구들 중, 재난의 쟁점들을 정리한 Lee(2008)을 비롯

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로써 여러 이슈들을 정리

한 Lee(2008)의 연구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방안과 관

련하여 이슈들을 정리했던 Kim(2009)의 연구 등이 이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Choi, et. al., 2014). Lee 

& Jeong(2014)의 연구 또한 재난 복구의 이슈들의 쟁

점을 검토하였지만,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주가 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을 포함하

4) 쓰촨성 지진에 대한 양국의 언론기사들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였다. 한국 기사들은 중국 현지 매체를 인용한 기사가 많았고, 언론의 

특성상 사실을 위주로 전달하는 특성과 자체적인 검증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이슈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울림을 

지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외국의 언론들에서도 그 내용들은 유사성을 지녔다. 중국 사례의 확인을 위해서는 양국의 

전국기반 일간지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5) 한국과 중국의 재난관리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위원의 귀중한 권고가 있었지만, 관련한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심사위원의 지적 내용은 별도의 중요한 논문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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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난 후 사회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재난 이슈

들을 고찰한 연구들 대부분은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

를 고찰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이슈들의 이면에서 

그러한 이슈들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들을 고찰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재난 이슈의 맥락적인 부분들을 고찰하였지

만, 주로 응급복구를 포함하는 대응 분야에 관한 연구

들이라고 할 수 있다. Kubicek(2002)는 1999년 터키에

서 발생한 지진에 대처하는 양상을 동유럽 국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권위주의적 정치적 맥락을 지닌 터키

의 시민사회 및 NGO들이 재난에 대처하는 과정이 동유

럽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권위주의적 정치적 맥

락을 가진 터키와는 달리,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다원주의화 되어가는 정치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의 NGO들이 재난발생 초기에는 

재난에 주도적으로 대처하였지만, 권위주의적인 국가

의 특성으로 인해 재난 구호의 기능들이 결국에는 국가

가 주도하는 형태로 변모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Kubicek(2002)의 연구는 재난과 그 이면에 있는 사회

의 맥락의 관계를 드러내었지만 장기 복구 분야의 이슈

를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또한 ‘긴급구호’라는 

대응의 이슈 중 한 분야에만 매몰되어 재난 이슈를 전체

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다양한 

재난 이슈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맥락적 차이를 고찰한 

연구도 찾을 수 있다. Choi, et. al.(2014)은 다양한 재

난 이슈의 검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맥락적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회의 맥락적 부분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재난의 

장기복구 분야의 이슈를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재난의 장기복구와 관련한 재난 이슈를 검토

하여 해당 사회의 맥락들을 보여 주었지만, 주로 한 분

야의 특정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기복구의 재난 이슈의 맥락적인 

부분들을 인식하였지만,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재난 이

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기본적인 인식

범위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2013)

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이슈들

을 고찰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일본 사회는 대지진 이

전부터 여러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제도적 특성을 

가진 사회였고, 그런 특성들을 반영한 다양한 현상이 

진행되어온 맥락 속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결코 기존 현

상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변화를 낳지 않는다는 점을 강

조하며, 원자력 거버넌스의 기득권 집단의 권력을 아베 

정권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통해 보여 주었다(Kim, 

et. al., 2013). 이러한 연구는 일본사회의 맥락을 드러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원자력이라는 특정한 주

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본 사회의 포괄적인 맥락들을 

검토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Gotham, et. 

al.(2008)의 연구 또한 장기 복구 분야의 재난 이슈들

을 사회적 맥락의 차원에서 검토하였지만, 주로 재정적

인 지원책에 국한했다는 한계를 역시 지닌다. 그는 9/11 

테러사건 이후의 뉴욕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 

뉴올리언즈의 재건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복구과정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바탕 위에서 시장중심적인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그리고 기타 전략들이 집행되

었다고 밝혔다.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 혜택은 기득권

층에 집중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Hyeon, et. al.(2016)의 연구도 특별법

의 입법과정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Kotze(1996)는 재난을 젠더의 이슈로 파악하

였다. 이러한 Gotham, et. al.(2008), Hyeon, et. 

al.(2016), Kotze(1996) 등의 연구들은 재난의 이슈들

이 사회의 맥락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고찰하였지만 

역시, 그 범위가 한정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재난의 이슈들을 사회의 맥락들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위와 같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별 사례 하나에 집중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여러 가

지 이슈들을 다루면서 동시에 다른 사회와의 비교연구

는 Choi, et. al.(2014)을 제외하면 찾기 어렵지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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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Issues Areas of After-Disaster 
Social Rebuilding >
• physical reconstruction
• Social Resilience
• Recurrence Prevention
• Regional Development

Korea

The Difference of 
Social Context

The Difference of 
Disaster Issues

China China

Figure 1.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연구 또한 장기복구 과정인 사회재건까지는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복구 분야의 다양

한 이슈들을 국가간 비교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Ⅲ. 연구의 분석틀

이상과 같은 이론적 토대 위에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

국의 재난 사례에서 나타난 장기복구 분야의 이슈들을 

분석하여 양 사회의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즉, 한국과 중국의 사회적 맥락의 차이로 인하여 재난 

후 장기 복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재건 과정에

서 이슈들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장기복구 

분야의 이슈들은 구체적으로는 (1) 물적 항구복구, (2) 

사회 자생력 회복, (3) 사고 재발 방지, (4) 지역 발전의 

이슈들로 세분화하였다. 본고에서는 네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였다. 이를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Ⅳ. 쓰촨성 지진과 태풍 루사의 장기복구 

이슈 및 양국의 맥락적 특성6)

1. 물적 항구복구

일반적으로 재난 후에는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회

복하여 원래의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물질적 차원의 이

슈들이 나타난다7). 양 사례에서는 모두 물적 항구복구

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다. 물적 복구와 관련한 이슈들

에 있어, 중국의 경우에는 효율적 복구의 이슈가 강하

였고 중앙 정부가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

상적으로 대형 재난은 정부의 대처 능력을 반영하는 것

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은 체제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데 이러한 이슈들을 주고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중국 사례의 특징

중국의 경우에는 우선, 효율적 복구의 이슈가 두드러

졌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 정부는 지진의 복구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고, 쓰촨성 당국과 중국 중앙정부는 

“3년 내에 예전 모습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이후 그 기간은 2년으로 단축되었다. 의회격인 중국 전

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인 장쥐펑 쓰촨성장은 양회(전

인대와 정치협상회의) 기간이던 지난 3월초 2009년 내

에 전체 복구목표의 72%를 달성하고 재건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류

치바오 쓰촨성 서기도 2010년 1월에 쓰촨성 성도 청두

(成都)를 방문한 류우익 주중 대사와의 면담에서 쓰촨

성은 당초 3년간의 지진 복구 건설계획을 2년으로 단축

하고 2009년에는 복구 건설 목표의 90%를 완성할 계획

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Yonhap News, 2010.01.23.). 

6) 본 장에서의 기술방식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 후, 양국의 차이를 소결로 종합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위원의 

귀중한 지적이 있었다. 저자 또한 그러한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양국의 사례 수가 너무 많고 

기술하는 순서를 잡는 기준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 체제로 기술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였음을 밝힌다. 또한 양국의 

제도적 차이가 맥락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또 다른 심사위원의 귀중한 지적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1~2년 정도의 이슈들을 추적하였기 때문에, 맥락적 흐름을 검토하기에는 대상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추후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7) 한편, 비 물질적인 부분은 사회자생력 회복의 이슈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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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의 중앙정부는 전 국가적으로 계획하고 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복구기간을 1년 단축시키겠다는 원래의 계획은 다소 늦

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복구기간이 늘어나

는 경향이 있는 한국에 비해서는 일사분란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끄는 빠른 복구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1년 

05월에 웨이훙(魏宏) 쓰촨성 상무부성장과 함께 쓰촨

대지진 3주년을 맞은 쓰촨지역의 복구상황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쓰촨 주민들은 당중앙, 국무원의 지도와 

전국민의 도움으로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나서면서 쓰

촨 지진피해 복구 계획사업 2만9692개 가운데 이미 

94%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투입한 복구자

금만 7965억위안(약 132조원). 전체 투자액의 92%에 

달하는 금액이다(The Munhwa Ilbo, 2011년 05월 11

일). 중국 정부의 재건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지진 복구 현장을 취재했던 

일본 NHK 기자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중국 정부의 

집행력을 부러워하며 ‘정부의 효율성, 집행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고(Journalist Association of Korea, 

2012.05.15.), 중국망을 인용한 한 언론도 미국 ‘타임’
지의 기자도 원촨 지진발생 6개월 후 재해지역을 방문

했는데 현지 도시들의 복구 모습과 경제회복속도에 매

우 놀랐다(Naeil Shinmoon, 2010.01.26.)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빠른 효율적 복구의 이슈가 정부가 

주도권을 가진 국가 중심의 사회통합의 이슈로 승화되

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복구성과를 대대

적으로 선전하였고, 주요인사들의 방문과 격려가 잇따

랐다. 중국 정부는 쓰촨대지진 피해복구 및 재건을 주

요한 국가과제로 설정,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완성될 때

마다 대대적인 선전을 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수시로 

재건현장을 찾아 폐허속에서 복구의 땀을 흘리는 공무

원과 시민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이끌

어냈으며(Yonhap News, 2011.05.12.), 중국 정부는 

쓰촨 대지진 복구사업을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하나로 단

결하는 중국’이라는 정신을 고양하는 국민운동의 표상

으로 삼았다(Yonhap News, 2011.07.30). 정부 주도의 

효율성 위주의 재난 복구는 애국주의를 함양하는 선전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산당이 없었으면 복구도 

없었고, 새로운 보금자리도 불가능했다”는 대형 선전문

구들, 또 오지의 깊은 산골일수록 더 많이 내걸린 오성

홍기의 휘날림이 확인되었으며 재해지역 도처엔 ‘예쁜 

집을 건설하자(重建美好家園)’는 구호가 나부끼기도 하

였다(Journalist Association of Korea, 2012.05.15.).

재난 극복에 대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려는 것은 여러 국가들에게서 공통적

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허베이스

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태안을 위시한 서

해안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소위 ‘100만 자원봉사의 

기적’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과는 미

묘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중국의 경

우에는 재난복구라는 이슈를 국가주도적으로 사용하였

고, 국가정신 함양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공산당이 장악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라는 중국의 특성은 연해지역의 부유한 19

개 성⋅직할시를 각각 피해지역의 현⋅시와 자매결연

을 맺어 일대일로 지원하는 독특한 지원시스템을 도입

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켰다(The Herald Business, 

2011.05.12)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효율성과 속도에 집중한 국가 주도적 복구는 성과에

만 집착하고,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결과로 나타났다. 

‘형식주의’적 복구의 이슈들은 이러한 부작용의 대표적

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진피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

을 위해 건설한 새 주택이 겉만 번지르르할 뿐 화장실과 

부엌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농촌 현실과

는 적합하지 않아 재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외면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8). ‘예쁜 집을 건설하자(重建美好家
8) 쓰촨 지역의 한 신문(르바오)은 탕밍파 등이 살고 있는 펑저우시와 두장옌(都江堰) 등 지진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설된 주택이 겉모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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園)’는 재해지역 도처의 구호(The Herald Business, 

2009.05.11.)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복구정책이 국가

의 시각으로 이루어지면서, 효율적 복구의 이슈를 국가

적 차원에서 체제유지와 연계시킴과 동시에 보여주기

식 복구의 특성들을 보여준다. 

형식주의적인 보여주기식 복구와 관련하여 부실시

공의 이슈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4월에는 쓰촨

성의 야안시에서 지진이 다시 발생하여 수백명의 사망

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2008년 원촨대지

진 당시 복구되었던 건물의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하기

도 하였다. 2013년 발생한 쓰촨성의 야안(雅安)지진으

로 무너진 학교와 주택 등 상당수의 건물 중에는 지난 

2008년 원촨 대지진 때 피해를 당해 최근 다시 복구된 

건물도 적지않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구됐

다 무너진 학교 건물이 속 빈 벽돌로 지어졌다는 점이 

드러나 중국사회에 충격을 주며, 원촨(汶川) 대지진 부

실 복구 논란이 가열되기도 하였다. 이는 홍콩 밍바오

(明報) 등 중화권 매체들에서 현장 사진들과 함께 보도

가 되었다(The Munhwa Ilbo, 2013.04.26.). 

중국의 복구과정의 이슈에서는 결정과정에 있어 민

간의 투입기능이 배제되거나 약화되는 성격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즉, 사회적 투입기능을 무시한 채 복구

의 계획보다는 집행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 각

층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국가적 시각에서 복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다리와 도로의 복구는 후순위로 밀리고, 복구

가 관공서와 공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주민

들의 불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9). 지진으로 인해 학교 

건물의 붕괴로 학생들의 피해가 컸는데, 부실공사로 인

한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론 및 주민의 반발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였다10). 2008년 대지진으로 붕괴된 학교건

물은 전혀 다른 장소에 건설되었고 원래의 학교 터는 

분양아파트 건설 등 상업지역으로 재개발되었다11). 이

러한 민의의 경시에 대해 새 둥지 모양의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공동 설계한 미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1957년생)가 비판을 하였다. 그는 “교사 붕괴의 진상이 

은폐되는 것을 볼 때, 중국의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며 

당국의 허술한 대처를 비판하다가 감시와 탄압을 받기

도 하였다(The Herald Business, 2010.03.31; MK 

News, 2013.05.15.). 이러한 민의의 경시는 중국은 가

치배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며, 시민사회가 덜 성

숙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사례의 특징

한국 사례에서는 중국과 동일하게 신속한 복구의 이

슈와 부실공사의 이슈가 나타났다. 다만, 한국에서의 

신속한 복구 이슈는 ‘복구지연’의 이슈라는 점에서 중국

의 ‘기간단축’의 이슈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2003년 들어 복구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광성수

기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국립공원 설악산 지역

에 수해복구공사가 지연되자 설악동번영회는 속초시청 

화려한 별장 같지만 기본적인 기능도 갖추지 못해서 농촌 현실을 무시한 내부 구조로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성대한 입주식’에만 

참가한 뒤 임시로 마련한 옛 판잣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두(成都)시가 최근 두장옌과 펑저우 재해지역의 현장 조사 

결과 탕밍파가 살고 있는 마을의 11개단지 주택들이 모두 주방과 화장실이 없는데다 농산물 등을 말리는 그늘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이루(白鹿)진 진차오(金橋)촌 3개단지에 새로 들어선 2층 양옥들은 돼지와 닭 등을 키울 공간도 없는 등 농촌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주택구조로 건설됐다(The Munhwa Ilbo, 2009.02.18) 

9) 특히 두장옌(都江堰)시의 경우, 상하이시의 지원을 받아 ‘속도전’양상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다. 지상 11층, 지하 1층에 600병상을 

갖춘 초현대식 의료센터는 벌써 8층까지 시공이 끝났다. 올 9월이면 완공된다. 하지만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별진전이 

없었다. 면죽(綿竹)에서 한왕(漢旺)에 이르는 도로는 패고 깨진 상태로 방치돼 건설장비 등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고, 무너진 다리도 

이제야 복구가 시작됐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판팡(板房⋅이재민용 임시가옥) 거주 이재민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면죽에서 

만난 셰(謝⋅45)모씨는 “정부는 관공서나 공장 먼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판팡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The Seoul Shinmun, 2009.05.11)

10) 이에 대해서는 Choi, et. al.(2014) 참조. 

11) 한국의 경우도 삼풍백과점 붕괴사고와 같은 재난 시 건물이 붕괴되었던 곳이 다시 상업적 용도로 개발되기도 하지만, 국가적 

계획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따른 민간의 결정이라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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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를 방문, “지난해 태풍 루사로 산사태가 난 설

악동 C지구내 숙박단지 뒷편 수해복구공사(옹벽공사)

를 6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완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The Kangwondomin Ilbo, 2003.06.06). 다른 한편으

로는 때늦은 착공과 영세 시공사 문제로 인해 공기 맞추

기 위한 부실 우려도 있었다(The Kangwondomin 

Ilbo, 2003.06.17). 

한국 사례에서는 예산의 사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예
산낭비’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는 특성도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문제보다는 부실공사와 

예산유용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었다. 한편, 

예산낭비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등 NGO의 참

여가 있었다는 점도 중국의 사례와는 다른 점이다. 예

를 들어, 속초지역 장천천에 유입되는 작은 도랑에 수

해복구공사를 명목으로 대형 콘크리트 옹벽을 건설하

자 시민단체가 예산낭비성 사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

며 시에 실시설계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반발이 있었다12). 

한국의 재난사례인 태풍 루사의 경우, 물적 항구복구

와 관련하여 도내 복구공사 발주의 이슈가 부각된 점도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난피해지역

을 복구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자격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민간영역이 발달되었다

는 것과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민간부문의 투입이 고려

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복구공사 수주가 지역

건설업체가 아닌 타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주하는 현상

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지역 건설업체를 해당 시군에 

국한할지 아니면 강원도 내 또는 그 이상까지 수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 

복구공사 발주와 관련된 이슈와 그 갈등은 지역사회

의 산업 경제 구조를 나타내는 맥락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설협회 도회에 가입돼 있는 

377개 일반 건설사의 3분의 2가 영서권에 몰려있는 상

황이 반영되어, 영서권의 경우 일정 금액 미만 공사는 

지역 업체에 주되 입찰대상 공사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

고 있는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복구공사가 발주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대립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해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

와 응급조치 등 구조활동을 펼쳤던 건설회사들은 수해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해당 지역의 일반과 전문건

설 업체들이다. 따라서 수해를 입은 자치단체들은 이

들의 지원 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들 업체가 항구복

구 등 수해복구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이는 분위기도 있었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0.04). 

복구공사 입찰 자격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된 데에는 

막대한 복구공사비와 지역 건설업체의 지원이라는 측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풍 ‘루사’로 인한 

양양지역 수해중 양양군이 공사를 발주하게 될 복구사

업만 3천200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양

양군 예산중 300억 원 정도가 각종 공사예산인 점을 고

려할 때 10년치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The 

Kangwondomin Ilbo, 2002.09.26). 따라서 공사를 발

주한 시도 내에 위치한 건설업체들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양상도 나타났던 것이다13).

중국의 경우에도 지진피해 재건에 국가 재원이 소요

되었기 때문에 역시 입찰의 이슈도 나타나지만, 한국보

다는 매우 약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강원도 내에 근거

지를 둔 업체들에게 주로 기회가 제공되었고 강원도 내 

업계 간의 갈등인 데 비해, 중국에서는 중국 내 기업이

면 입찰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경

우에는 한국에 비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

12)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2003년 6월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하천생태계를 죽이고 반환경적인 발상으로 추진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의 전형인 장천천의 유입천 100m 구간의 대형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The Kangwondomin Ilbo, 

2003.06.24).

13) 이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호재’로 인식, 수해 발생 직후부터 물밑 수주 경쟁이 계속돼 왔으며 수해지역으로 법인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과열 조짐까지 

보였다(The Kangwondomin Ilbo,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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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도 볼 수 있다. 대신, 중국의 

경우에는 전국적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연결지어 복

구사업이 진행된 것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해당 지역

에 국한하였다는 점도 상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14).

2. 사회 자생력 회복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신뢰 등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재난 지

역이 서서히 원래의 사회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통합에 관한 이슈들이 발행한다. 사회 자생력 회복과 

관련한 이슈들은 해당 사회의 신뢰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태풍 루사의 사례에서는 사

회 자생력 회복과 관련한 이슈들은 별로 발생하지 않았

다. 쓰촨 지진의 경우 또한 사회 자생력의 회복에 대한 

이슈들이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갈등은 그리 크지 않았다15).

1) 중국 사례의 특징

사회 자생력 회복과 관련된 이슈들은 중국의 경우에

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는 성격이 강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중국 쓰촨성이 애국심과 애향심을 드높이

겠다며 주민의 휴대폰 컬러링과 유선전화 벨소리를 강

제로 지정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16). 중국의 경우, 지

진 피해지가 관광지로 변모하는 이슈에 대한 논란이 있

었는데, 이 역시 쓰촨성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이

슈에 해당된다17). 피해지역의 관광지 변모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

우처럼 추모공원이나 교육시설의 특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한편, 관광지 개발은 지역발전의 이슈의 성격도 

일부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사회자생력 회복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

러지게 등장한 이슈는 지진 성금의 비리에 대한 이슈라

고 할 수 있다18). 2008년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 당시 

모금된 797억위안(13조2천700억원)의 성금이 투명하

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었다. 양퇀

(楊團) 중국 사회과학원 정책연구센터 부주임과 덩궈썽

(鄧國勝) 칭화(靑華)대학 비정부기구 연구소 교수는 쓰

촨대지진 성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거나 잘못 관리됐

다고 비판했다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010년 1월의 보도가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이 지진 구

호성금으로 고급 밴을 구입하는 등 성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지진 구호성금에 대한 불신은 지속되었

14) 2009년도에 중국 중앙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4분의 1인 1조 위안(200조원)을 대지진 피해지역 재건에 쏟아 붓는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쓰촨성 정부도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사회기반시설과 생태환경 프로젝트, 서비스업, 재정금융 업무 

강화 등을 위해 3조 위안(60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복구 및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로 인해 중국 쓰촨(四川)성이 

복구사업을 계기로 경제개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이 대지진 복구사업을 통해 연안지역에 치우쳤던 경제력을 서부내륙으

로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공사에 필요한 철강, 목재, 시멘트, 굴착기 등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런 대규모 복구사업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은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었는데, 이는 복구사업을 총지휘하는 중국 정부가 대부분의 토목공사를 자국업체들에 

발주하여 외국 기업들은 입찰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었기 때문이다(Yonhap News, 2009.04.27.). 

15) 재난의 수용성 측면에서 보면 양 사례는 모두 자연재난이므로, 인적 재난에 비하여 갈등의 수준이 낮다는 점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6) 뉴스사이트 쓰촨자이셴(四川在線)에 따르면, 쓰촨성 정부는 최근 전 주민의 휴대폰 컬러링과 유선전화의 벨소리를 ‘쓰촨대지진 

구호 노래’로 바꾸기로 하고 ‘당신이 있어’ ‘축원’ ‘쓰촨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아름다운 쓰촨’ 등 5곡을 지정곡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쓰촨 주민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전화 이용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콩 봉황망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티즌의 90%는 지방 정부가 휴대폰 컬러링을 지정할 권리가 없다고 답했으며 80%는 자신이 

쓰촨 주민이라면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The Kyunghyang Shinmun, 2010.07.08). 

17) 대지진 1주년이 다가오면서 ‘지진 명소’에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참에 대재앙의 

현장을 관광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베이촨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 주변엔 “희생자들의 안식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나붙었다. 쓰촨성 정부는 폐허로 변한 베이촨 도심을 지진박물관으로 꾸미는 등 173곳을 지진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있다(The 

Hankyoreh, 2009.05.11).

18) 지진 성금의 경우에는 단기복구와 장기복구를 포괄하는 이슈이므로, Choi,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단기복구의 ‘긴급지원물품의 

배분’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는 단기적인 구호물품에 집중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사회의 신뢰회복과 연관된 사회자생력의 

이슈로 포함하여 주로 장기적인 성금의 처리과정에 집중하여 다루고자 한다. 



204   Crisisonom y Vol.13 No.11

고, 주민들의 집회 등 물리적 충돌로도 이어졌다. 2009

년 2월 멘양(綿陽)시에서는 주민들이 지진 구호성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데 항의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Yonhap News, 2010.01.07.). 

쓰촨(四川)성 원촨(汶川) 대지진 성금 관리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신이 지속되자 2010년에 중국 당국은 감

사원격인 심계서(審計署)를 통하여 전문 감사인력만 1

만 명이 동원될 정도로 초대형으로 짜여진 대규모 감사

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재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성금 

액수에 걸맞게 심계서의 감사팀도 전문 감사인력만 1만 

명이 동원될 정도로 초대형으로 짜여졌다. 심계서의 한 

관리는 “이번 성금 감사는 지진발생 며칠 뒤 성금 모금

과 물품 기부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재건 복구가 완료될 

8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며 “시간적으로도 사상 최장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The Herald Business, 

2010.04.04). 중국 국무원 감사기관인 심계서(審計署)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9월까지 쓰촨대지진과 관련한 

성금은 총 797억 위안이 모금됐으며 이 가운데 528억 

위안이 피해복구 재원으로 배당됐다. 보고서는 성금 집

행과 관련해 중대한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하면서도 

10여명의 관리들이 성금 분배 과정의 비리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고 지적했다(Yonhap 

News, 2010.01.07.). 이러한 중국 당국의 대응으로 사

회의 불신이 높다는 것과 광범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금의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의 경우에 비

해 높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중국 사회의 신뢰수

준이 한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의 활동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은 반관영 

단체이자 중국 당국의 통제가 강한 중국 홍십자회(적십

자사)와 관련한 이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궈메이

메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이 2011년 4월 호사스러

운 치장으로 인터넷에 등장했다. 그는 명품 핸드백과 

스포츠 카 등으로 부를 자랑하며 자신을 “적십자 직원”
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

우라고 기증한 돈으로 호화 자동차와 명품 핸드백을 사

는 게 적십자 직원이 할 일이냐”라고 비난했다. 당시 적

십자는 이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하면서 명성에 결정적

인 타격을 입고 모금도 잘 되지 않았다(The Joongang 

Ilbo, 2013.05.21.). 중국 홍십자회는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사실상의 정부조직으로 

이곳 직원들은 준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다. 때문에 다

른 나라의 적십자회와 달리 독립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

아 예전부터 논란거리를 만들어왔다(The Herald 

Business, 2013.05.01.). 한편, 2012년도에는 곰팡이

가 낀 채로 방치된 중국 쓰촨(四川) 성 대지진 성금 사진

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청두시 적십자사는 

전 쓰촨 성 부서기의 부인 취쑹즈(曲松枝)가 당서기 겸 

부회장을 맡았던 기관으로, 적십자의 특별 조사 결과 

취쑹즈(曲松枝) 부회장은 성금 중 일부를 착복했으며, 

적십자사 관계자 4명도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京
华时报, 2012.12.31.; The Segye Times, 2013.01.02). 

중국 적십자에 대한 이 같은 낮은 신뢰는 쓰촨성 원

촨 지진 몇 년 후 발생했던 쓰촨성의 야안시의 지진에서

의 모금활동의 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3년 쓰

촨(四川)성 야안(雅安)시 루산(蘆山)현에서 리히터 규

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4⋅20 루산 지진’ 발생 

첫날 액션스타 이연걸이 만든 자선단체인 ‘일기금19)’에 

기탁된 기부금은 2,230만 위안(약 40억 원)에 달한 반

면 홍십자회에는 14만위안(약 2,500만원)밖에 모이지 

않았다. ‘일기금’에 기부된 금액이 홍십자회보다 무려 160

배나 많았던 것이다. 이 같은 중국 적십자사에 대한 불신

은 인터넷에서는 비이성적이고 포퓰리즘적 공격의 성격

까지 보여주었다. 악의적인 글과 욕설⋅헛소문 등이 난무

하며, 네티즌들은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은 채 표적을 

공격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일례로, 

19) ‘일기금’은 2004년 액션스타인 리롄제(이연걸; 李連杰)가 몰디브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쓰나미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만든 민간자선단체로, 2007년 베이징에서 출범하여 쓰촨 성 원촨(汶川) 대지진을 비롯해 중국의 대형 자연재해 때마다 기금 모금과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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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선단체인 일기금(壹基金⋅One Foundation)을 

만든 영화배우 이연걸(李連杰)은 모금 활동 중 적십자에 

감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네티즌의 입방아에 오르

기도 하였다(The Herald Business, 2013.05.01.). 

중국 적십자와 관련하여 ‘궈메이메이’ 사건과 인터넷

에서의 적십자사에 대한 감정적이고 과잉적인 고격, 특

성민간 자산단체인 ‘일기금’과의 관계 등은 중국의 재난

구호와 관련하여 중국의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공

식적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준다. 

이 같은 중국의 낮은 신뢰수준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칭화(靑華)대학의 덩궈썽 교수가 

지난해 성금을 낸 기부자 1천6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부자의 50.6%가 자신이 낸 성금이 어느 지역으

로 전달됐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Yonhap 

News, 2010.01.07.). 성금 관리와 관련해 베이징시가 조

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95%가 현금과 물품 등 

각종 방식으로 원촨 대지진 성금 대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60%는 성금이 모금 기관 및 

담당자들에 의해 남용 또는 횡령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으며 50%는 사용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The Herald Business, 2010.04.04). 이

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중국의 전반적 신뢰수준은 낮은 

편이며, 특히,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저명한 영

화배우보다도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정부부문에 대한 낮은 신뢰와 함께, 국가 주도

의 구호활동도 중국의 특성을 나타낸다. 중국의 제도상, 

쿵푸(功夫)스타 리롄제(李連杰)의 자선재단 ‘일기금(壹
基金)’은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홍십자회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선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0년 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일기금은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다. 

리롄제는 “중국에서 자선사업이 전문화되고 투명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혹을 받는 신세가 됐다”고 인터뷰하

기도 하였다(The Herald Business, 2010.09.15.)20). 

이는 중국의 재난 기금 모집 및 구호 활동 또한 국가가 

주도하여 실행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분은 시

민사회가 아직 미약하다는 것과 사회의 가치가 중앙정

부에 집중되어 있는 맥락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재건 과정에 있어 독특한 점은 중국이 갈등상

태에 있는 다민족 사회라는 맥락을 나타내었다는 점이

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쓰

촨 대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은 소수민족 창(羌)족의 전

통문화 보존과 생계를 위해 94억 위안(약 1조97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창족은 쓰촨 성에 거주하는 52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최소 3000년 역사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08년 쓰촨 대지진으로 3만 명이 사망

하였다(The Herald Business, 2010.04.04.). 지진 피

해 복구 작업으로 이 지역의 소수민족인 창(羌)족의 고

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홍콩 사우스차

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원촨현 

아얼 마을의 창족에게 1만8천~2만3천 위안(326

만~410만원)의 피해 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통 돌집을 철거하고 콘크리트와 철을 이용해 현대식 

건물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

은 또 사찰이나 제단 같은 창족의 핵심 문화적 특징을 

복원하는데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

기하고 있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류위안의 말을 인용해 창

족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채 재건하는 것은 소수

민족에게는 두 번째 대재앙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Yonhap News, 2012.05.13.). 이러한 모습은 형식주

의적이며 민간의 투입기능이 약한 중국 행정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쓰촨성 지진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부모들

의 슬픔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지진 피해로 자녀가 

숨지거나 심하게 다친 부모들에게 ‘벌금 없는 둘째’를 

허락하거나, 벌금이 무서워 호적에 올리지 않고 숨겼던 

아이들을 입적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

널>은 희생자 부모들이 다시 2세 출산에 몰두하는 것은 

노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는 중국의 

20) 일기금은 2017년 9월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http://www.onefoundation.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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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사회안전망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The Hankyoreh, 2008.12.22). 산아제한의 완화는 중

국 인구정책의 특성들이 사회적 맥락이 되어 나타나는 

사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사례의 특징

한국이 경우에는 사회자생력 회복과 관련된 이슈들

은 중국에 비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도 성금에 대한 비리가 발생하였지만(Choi, et. al., 

2014), 중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에는 구호금과 관련한 이슈로는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허위신고 및 부정수급에 대한 구속사건 등이 해당된다. 

고성경찰서는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해 허위 또는 과장 

신고 해 정부 특별위로금을 사취한 이모씨(58) 등 주민 

1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조사대장을 작

성, 보고한 최모씨(35) 등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

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2.16). 2003년 9월에는 태풍 피해를 입지 않

고도 허위로 피해신고를 한 양식업자와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구

속되기도 하였다. 속초경찰서는 2003년 9월 16일 양식업

자 고모씨(40)를 구속하고 공무원 서모씨(57) 등 양양군

청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했다(The Kangwondomin Ilbo, 

2003.09.17). 중국과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

의 시스템을 이용한 허위 및 과장신고가 주를 이루었다

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재해 의연금이나 성금 주

체의 비리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고 볼 수 있다.

3. 사고재발 방지21)

재난 후에는 미래 재난의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이슈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쓰촨성 지진과 

태풍 루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고재발 방지의 이

슈들 중 댐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는 점도 양 재난 사

례에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

는 한국처럼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1) 중국 사례의 특징

사고재발 방지의 이슈들은 사고원인의 규명과도 관

련된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적 정책이나 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

의 사례에서는 지진 발생이 댐과 관련있다는 이슈가 있

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쓰촨 

대지진의 진앙지인 원촨현에서 5.5㎞ 떨어진 쯔핑푸

(紫坪浦)댐의 수압이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는 주장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초기

에 중국 당국이 곧바로 개입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면

서 수그러들었지만, 2008년 말, 중국과 미국의 과학자

들이 쯔핑푸댐이 지진 단층선으로부터 불과 550m 떨어

져 있음을 주목하며, 다시 댐 연관설을 제시하면서 다

시 확산되었다22). 중국 관리들은 지진과 댐의 연관성

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논란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중국 국무원 싼샤댐공정위원회 책임자

인 왕샤오펑은 “중국 학자들이 참여해 발표한 논문은 

중국 지진관리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 의견에 불

과할 뿐”이라고 말했다(The Kyunghyang Shinmun, 

2009.05.10). 하지만 지진과 댐의 관계에 대한 이슈들

은 중국내 언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아서 확산의 한계

를 보였으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21) 사고재발의 방지는 물적 항구복구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재난으로 무너진 물적 기반들을 다시 만드는 것은 이후의 재난에 

좀 더 견디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조치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를 분리하였다. 

22) 이들은 논문을 통해 “지진과 압력의 변화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지진 발생 직전 3억2000만t에 이른 쯔핑푸댐의 

담수량이 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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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지진 여파로 지반이 가라앉고 균열이 

간 쓰촨성 댐의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 존재하였다. 4개 

강에 둘러싸인 쓰촨성에는 댐이 많은데, 지진 이후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여름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만

나면 자칫 댐이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주민에게 고

통을 준다는 것이다(The Hankook Ilbo, 2009.05.10). 

또한 중국의 쓰촨(四川)성을 강타한 진도 8.0의 강진으

로 역내 핵시설의 방사능 누출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기

도 하였다(Newsis, 2008.5.19) 사고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나라의 사

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이슈에서 중국의 특징은 중국

의 정부 부문이 우리나라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이다. 일례로, 쓰촨성의 성도인 중국 청두시가 도

심 35개 지역에 총 1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 대

피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화서도시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청두시는 2011년 3월에 1억6000만 위안

(270억 원)을 들여 재난 대피시설 공사에 착수, 9월까

지 모두 완공할 계획이다. 강한 지진이나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이들 시설은 청두 도심 일대 10

개 구와 현의 공원과 광장, 학교 등에 세워진다. 35개 

재난 대피시설의 총 수용 규모는 110만 명에 달하며 재

난 지휘센터와 의료 및 방역센터, 식량창고, 전기 및 용

수 공급 시설, 차량 대피시설 등을 갖춰 재난이 닥치더

라도 피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

다(Asia Today, 2011.03.22.). 이러한 대규모 시설의 

건립은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특유의 국가 중심적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사례의 특징

태풍 루사의 사례에서도 도암댐을 비롯하여 댐들의 

철거 이슈가 있었다23). 한국의 경우에는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집회의 형태로 발

현되었다. 특히, 주민 조직들의 조직적 참여와 지속적 

참여는 중국과는 다른 점이다24). 

또한 한국의 사례에서는 주민들의 조직화된 참여가 

NGO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2002년 9월에는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영월읍 삼옥리, 

거운리 및 문산리 등 3개리의 동강변 민박 및 래프팅업

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도암댐 측이 평소에도 동강 유

역으로 썩은 물을 방류, 오염을 시키는 데다 현재에도 

계속 흙탕물을 내려보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도

암댐 철거 및 폐쇄는 물론,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도암댐 방류로 인한 동강변 수재민투쟁위원회’를 결성

했다(The Kangwondomin Ilbo, 2002.09.18). 강원환

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강릉남대천살리기 범시민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

동하였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0.12). 도

암댐 철거의 이슈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태풍 루사

가 기폭제가 되어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고 그 갈등도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중국과 다른 점은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과 NGO, 그리고 지방의회까지 참여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역개발에 대한 이슈들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사고재발 방지의 이슈들과 결합된 

모습도 보였다25). 2002년 11월 6일에는 강릉시 성산면 

23) 이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복합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도암댐이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고 일시적으로 다량의 물을 방류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은 피해확산 방지의 이슈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는 피해보상의 이슈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댐이 재난방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에 무용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항구복구와도 결합된 이슈로 볼 수 있다(Choi, 

2010a).

24) 정선읍 봉양리와 애산리 등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 700여명은 2002년 9월 9일 오후 2시 정선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 재해지역 

즉각 지정 및 침수 피해를 가중시킨 평창 도암댐 철거 등 2개항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와 

농촌지도자 정선군연합회, 생활개선정선군연합회, 정선군 4-H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도암댐을 항의방문, 정선지역 수해책임을 

따졌다(The Kangwondomin Ilbo, 2002.09.10). 영월군의회와 영월군번영회, 농업경영인영월군연합회 등 영월지역 20여 기관 

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피해 보상 및 도암댐 철거를 촉구하기도 했다(The Kangwondomin Ilbo, 2002.09.25). 10월 4일 오후에는 

도암댐 해체 범군민 투쟁위원회 등 정선지역 주민과 평창 영월주민 1천여 명은 강릉시 성산면 강릉수력발전처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도암댐 즉각 해체 및 수해주민 보상 등 2개항을 공식 요구하였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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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수해가 가중됐다며 배

수로 확충과 농경지, 주택 등 생활환경 보호책을 요구

하였다. 주민 200여명은 최근 “영동고속도로 강릉진입

로 공사로 마을이 양분된데 이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도로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돼 수해 피해가 유발되

고 소음 등의 심각한 공해에 시달려야 하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건교부와 

도로공사 등에 발송했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1.06). 성산면 금산리 주민들은 29일 오전 10시 

강릉영동대학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수해로 금산리 일

대 6만평 농경지에 대량의 토사가 유출, 가옥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잘못된 공사 때

문이라며 장안교 인근의 대형 배수구 설치, 금산교량의 

직선화, 농수로 좌우측에 옹벽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 및 간담회에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해 협상이 

결렬되자 고속도로 점거를 시도, 전의경과 마찰을 빚기

도 했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1.30).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구체적

이었으며, 주민편의 차원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이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투입기능이 강하며, 여러 차원의 갈등들

을 내포하고 있는 다원화된 사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다고 볼 수 있다. 

4. 지역발전

재난의 물적 복구를 넘어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

하여, 주로 경제적 성장의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관련한 

이슈들이 논의된다. 재난으로 인한 지역발전을 위한 예

산의 사용 방식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나타낸

다. Gotham, et. al.(2008)은 9/11 테러사건 이후의 뉴

욕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 뉴올리언즈의 재건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당시의 이데올로기가 다양한 측

면에서 재건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당시의 재건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바

탕 위에서 시장중심적인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을 

통해 집중된 결과, 대규모 회사와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을 발견하였다(Gotham, et. al., 

2008).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

인가에 대하여 결정과정과 관련되어 여러 이슈들이 나

타나게 되고, 이는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및 경제

적 구조 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1) 중국 사례의 특징

중국의 경우를 보면, 국가 재건을 위한 예산사용에 

있어 정치적인 측면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에 있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경제성장’
이었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진행되었다. 

예산의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

국은 서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진 복구와 재건’
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 추진 및 윈촨(汶川) 

대지진 복구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인구 

8,000만 명의 쓰촨성이 중국의 성장동력 및 거대소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The Herald 

Business, 2013.10.23.). 또한, 재난은 경제적, 정치

적 또는 사회적 변화를 가속화한다(Hills, 1998)고 볼 

때, 지진 후 쓰촨성의 경제적 성장의 가속화는 중국의 

높은 경제적 성장이라는 트랜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6). 

25) 태풍 루사로 동강 제방이 범람 유실돼 마을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은 영월읍 삼옥3리와 거운리 섭세 마을 주민들이 원상 복구 

보다는 제방을 확장하고 교량도 높여 가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0.01). 46번 국도 춘천시 동면∼신

북간 도로공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주민들은 10∼15m에 이르는 성토로 지역이 양분되고 환경훼손이 심각할 뿐 아니라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고가화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공사 중단의 어려움을 들어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0.01). 

26) 쓰촨성에서 발행되는 사천재전(四川在錢)과 화서도시보(華西都市報)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정부는 경제운용보고에서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5%를 기록, 증가폭이 작년 동기 대비 4%포인트, 1분기 대비 2.7%포인트 각각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전체 GDP 성장률 7.1%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하오캉리 쓰촨성 통계국장은 지진복구 사업이 가속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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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진으로 인한 지역에 재건예산을 투입하는 이

슈에 있어, 어느 지역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할 것

인가에 대하여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노선투쟁도 보였

다27). 지역 발전 정책을 둘러싼 지도세력 내부의 시각

차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정치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재난의 재건과정에 있어 주요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은 재난 이슈가 정치적 맥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재난의 복구와 재건 과정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 계획에 있어 부

분적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였다. 두

장옌 시에서는 재건 방식에 있어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다28). 이는 중국

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권한

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주민반발이 개별 건물을 넘어 지역의 

차원의 건설까지 있었다는 점과는 다소 다른 점이다. 

중국의 사례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화학공장 건설

에 대한 반대도 있었다29). 반대에는 대규모 시위도 수

반되었는데, 이는 중국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주민 의

식의 성장을 반영하는 맥락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렇지만 주로 일시적인 주민들의 소요가 중심이 

되어 한국과 같은 체계적인 환경단체와 같은 NGO의 개

입이나 지원은 보이지 않았다. 대규모적인 이슈에 대한 

NGO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아직 중국의 시민사회가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2) 한국 사례의 특징

한국의 경우에는 복구비의 재원 및 보상을 위한 수해

집계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도 보

였다. 약 8조 원에 달하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조달

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정

부가 피해 복구비 30%(약 2조5천억 원)를 지방자치단

체에 부담시키기로 하자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의 어려

움을 들어 반발하였다(Hankyung, 2002.09.11). 또한, 

정부는 당초 강원도에서는 피해가 극심했던 강릉지역

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었

는데, 지역의 각 주체들이 이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데 힘입어 경기가 살아났다면서 농업부분의 상반기 성장률은 3.2%에 그쳤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각각 18.3%, 10.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반기 쓰촨성 고정자산투자의 GDP성장률 기여도는 78.3%에 달하며 

GDP를 10.6%포인트 끌어올렸다. 쓰촨성은 월간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1천억 위안을 넘는 등 상반기 

총 5천500억 위안(102조원)에 달했다(Yonhap News, 2009.07.21.).

27) 경제위기 이후 4조위안의 경기부양자금을 둘러싸고도, 상하이방-태자당 연합은 전통적 수출기지인 창장과 주장 삼각주의 수출산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후-원’ 연합은 부양자금의 4분의 1을 서부 쓰촨대지진 피해지역 복구자금으로 투입했고, 

일반인들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위주 성장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퇀파이 대 태자당⋅상하이방 

연합세력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산당 하부조직인 공청단 출신으로 구성된 퇀파이가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분배와 조화를 

강조한다면 태자당과 상하이방은 성장과 효율을 중시한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체제 안에서 치열해지고 있는 두 노선의 경쟁은 

후진타오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당내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해석도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리청은 이들 두 노선의 

경쟁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양당 또는 다당 체제로 변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두 파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공산당 1당체제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도록 계파를 철저히 안배하는 등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The Hankyoreh, 

2009.09.27; Dong-A.com, 2012.02.10.).

28) 두장옌 시내는 이재민들을 위한 반영구적 가건물이나 텐트가 뒤덮고 있을 뿐, 복구 작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아직 도심 

재개발에 대해 당국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대의 한 시민은 “정부는 일괄적으로 도심 재개발을 바라고 있지만, 

상가 소유주 등 일부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맞서는 등 내부 진통이 만만찮다”고 전했다. 

당국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The Kyunghyang Shinmun, 2008.07.18).

29) 쓰촨성 스팡시 주민 수만 명은 1~2일 이틀간 시정부 청사를 둘러싸고 몰리브덴-구리 합금 화학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고 <인민일보> 등이 3일 보도했다. 주민들은 훙다사가 건설 중인 이 합금공장이 가동되면 공해 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돼 주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건설 취소를 요구했다. 시위대는 공안, 무장경찰 수천 명과 대치하면서 돌과 

화분 등을 던지고 공안 차량과 시 관용차 10여대를 부쉈으며, 일부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시 청사로 진입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공포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다. 스팡시 정부는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부상자가 훨씬 많다고 말한다. 스팡시는 시위 

뒤 이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문을 웹사이트에 올렸다. 스팡시는 2008년 쓰촨대지진 피해 지역이며, 훙다의 

이번 합금공장 프로젝트는 104억 위안(약 1조8628억 원) 규모로 중국 중앙정부의 12.5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쓰촨 지진 재건 

계획의 주요 사업이다(The Hankyoreh,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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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이 다원화된 사회라는 점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러 곳에서 찾

을 수 있었다. 침체일로에 있는 묵호동 등 동해시 북부

권 지역이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저지대 대부분이 침수

돼 주민들이 이주를 추진하는 바람에 북부권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것

이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0.04). 태풍 루

사로 엄청난 수해를 당한 동해시를 비롯한 영동지역의 

경우 그간 수재의연금품과 상품권 등이 이재민들에게 

지급되면서 생필품의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디플레이션 현상이 극심, 지역 상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1.04)는 여론

도 있었으며, 12월에도 동해지역 상경기 불황이 극심하

다는 기사들도 발견된다. 지역침체에 대한 이슈들은 주

민의 목소리가 언론에 잘 반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중국에 

비하여 구체적인 모습도 보였으며31),  소수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복구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다32). 이

러한 모습들은 주민들의 정책결정에 있어 투입기능이 

중국에 비하여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재난 피해지역에 군골프장을 건설

하는 이슈가 재난 이슈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

군제1함대사령부가 동해시 용정동 해안 인접지역의 7

만여 평 부지에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

려지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연안어장과 주변 농경지 

오염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한 것이다33). 또한 군골프장 

건설의 이슈는 사고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이슈화되는 

모습도 보였다.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체력단련장(골프

장)조성을 한다면서 동해시 용정동 해안지역 7만여 평의 

부지를 높이는 성토작업을 하면서 소하천의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한 것이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0.03). 이는 환경과 지역주민의 생계와의 관련

성에 대한 기존의 이슈들이 태풍을 통해 다시 드러나고,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 시설 이슈 역시 NGO와 

지역 주민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Ⅴ. 양국의 맥락적 차이 분석

1. 물적 항구복구 분야

재난의 복구에 있어 중국의 사례는 국가중심의 효율

성을 기치로 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효율성을 평가하

는 관점 또한 당 중심의 국가주의적 시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산의 결정에 있어 지역 주민이나 

기타 주체들의 시각이 잘 드러나지 않아, 사회의 투입 

30) 지역주민, 강원도의회와 태백시의회, 평창군의회, 동해상공회의소와 삼척상공회의소, 시군의장회 회장단, 도국회의원협의회, 한나

라당 도지부 등 정치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성명서 발표와 청와대 건의문,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동해나 삼척 등 강원도 

다른 지역들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The Kangwondomin Ilbo, 2002.09.05; The Kangwondomin Ilbo, 

2002.09.11).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관련된 이슈는 피해보상의 이슈로 보는 연구(Choi, et. al., 2014)도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재난지역의 재건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언급하였다.

31) 태풍 루사로 동강 제방이 범람 유실돼 마을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은 영월읍 삼옥3리와 거운리 섭세 마을 주민들이 원상 복구 

보다는 제방을 확장하고 교량도 높여 가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46번국도 춘천시 동면∼신북간 도로공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주민들은 10∼15m에 이르는 성토로 지역이 양분되고 환경훼손이 심각할 뿐 아니라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고가화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공사 중단의 어려움을 들어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The Kangwondomin Ilbo, 

2002.10.01). 

32) 태풍 루사로 920여m가 유실된 영월읍 삼옥리 동강 섭새강변 제방 복구 및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건축주 2명이 영월군의 1, 2차 

감정 평가액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 2003년 7월 초부터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The Kangwondomin Ilbo, 2003.08.22). 

33) 태풍 루사로 인해 동해지역의 침수된 곳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토석수천차를 이곳 부지에 쌓아놓고 토석과 쓰레기 분리작업 후 

토석으로 이곳 부지를 메우는데 사용했었다. 동해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연안에 가까운 용정동 해안지역에 골프장을 조성될 

경우 골프장 잔디에 살포되는 제초제와 농약, 잔디에 영양공급을 위해 뿌려지는 비료 등으로 지하수 오염과 인근 한섬어촌계의 

마을관리어장이 황폐화될 우려가 높다”며 해군의 골프장 조성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섬어촌계원들은 “이곳 용정동 연안의 

마을관리어장은 전복과 가리비 양식장으로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맹독성 농약에 의해 양식장 황폐화와 어족자원의 감소 등 해양생태계

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The Kangwondomin Ilbo,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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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Korea

Reconstruction Style Government initiated and focused in efficiency
Less efficiency and people’s check toward 

bureaucratic formalism

NGO Participation
Central Government’s initiation 
and weak NGO participation

Strong NGO participation

Level of Conflict Weak because of strong government Complex and strong because of various participants

Table 1. Contextual difference in physical reconstruction issue area

China Korea

Location of Corruption
Problem in beneficiary(recipient)’s part. 

(esp. individual citizen)
Problem in supplier’s part

(esp. public servant)

Corruption Style Operational problem Problem of the distribution system itself

Level of Trust Weak More strong

Level of Conflict
Strong because of low trust level of 

donation distribution system
Less strong

Table 2. Contextual difference in social resilience issue area

부문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사례도 효율적 

복구의 이슈가 나타나지만, 중국이 훨씬 강하였다. 대

신 한국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예산

낭비의 이슈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효율적 복구 지향성 이면에는 관료적 형식주

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

우에도 재난 복구에 형식주의적인 측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형

식주의적 행정에 대한 견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NGO가 참여하였다는 것과 주민들

의 목소리가 강하였다는 특성이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

는 중앙 정부가 이슈를 이끌어 가는 특성을 보였다. 이

러한 맥락적 조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사례가 중국의 

사례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고 강한 특징을 보인 것

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재난복구의 발주에 있어 

지역의 공사업체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도 있었

는데, 이는 역시 한국이 다원화된 사회라는 점을 나타

내는 맥락적 조건이라 하겠다. 한편, 복구에 있어 부실

공사의 이슈는 양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

다. 물적 항구복구 분야의 맥락적 차이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Table 1).

2. 사회자생력 회복 분야

중국의 경우에 복구사업의 집행 부분에서의 부패는 

한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한국에서의 구호

금 비리는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

과, 공무원의 비리도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점이 중국과

는 다른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절차와 관련된 부분

들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운용상에서의 문제라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중

국의 경우에는 모금된 금액이 시스템까지 가는 도중에 

개인적인 착복 비리들이 발생하여 시스템 자체에 대한 

형식적인 완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다.  즉, 한국의 공식적 시스템은 비교적 잘 작동되며, 

공식적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중국보다 강하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해구호금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모집부터 배분까지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운영상의 문제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실질

적인 부분에 비판이 집중되는 한국에 비해 형식성에 있

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중국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낮

은 신뢰수준은 복구성금의 사용에 대한 시위 및 그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이어져, 한국에 비해 높은 갈등수

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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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Korea

Verification of the Cause 
of Disaster

Dispute within specialists 
and high rank bureaucracy

Various participants including citizens, 
NGOs, mass media, etc.

Citizens’ Action Level Weak Strong with demonstration

Citizens’ Request Level Weak More specific

Table 3. Contextual difference in recurrence prevention issue area

China Korea

Scale Whole nation’s scope Regional scope

Main Participant (Central) Government Governments, regional corporations and citizens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Individual and temporary More continuous because of well organized civic group

Table 4. Contextual difference in regional development issue area

3. 사고재발 방지 분야

중국의 경우에는 사고재발 방지의 이슈들이 한국보

다 약하였는데, 특히, 사고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은 이

슈가 확산되지 않고 주로 전문가와 국가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슈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에는 태풍피해 확대와 댐의 관련성에 대한 이슈는 조직

화된 주민, NGO, 언론 등 사회의 일반적 여론을 통해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이슈의 확산은 민간의 투입역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시위나 실력

행사 등 주민들의 움직임도 한국이 보다 활발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역개발과 환경의 이슈들

이 태풍 루사로 인하여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였는

데, 이는 한국이 여러 차원의 갈등들을 내포하고 있는 

다원화된 사회로서의 맥락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정치적 역량이 중국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Table 3).

4. 지역 발전 분야

지역발전 이슈의 경우, 쓰촨성 지진과 태풍 루사의 

사례 모두 지역발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중국의 경

우에는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과 재난의 복구 이슈가 강

하게 연계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

역숙원사업의 성격이 강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민

들의 요구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보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주도적 발전의 성격이 강

하였는데, 한국은 지역적 범위의 성격과 주민의 목소리

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양국 모두 민간과의 갈등도 

발견되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차원의 반발이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주

민뿐 아니라 NGO 등까지 참여하였고, 체계적이고 조

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개별적 

재산권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강하였다. 

복구자금이 지역발전,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양국 모

두 사용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대규모 국책투자와 연계되어 진행된 성격

이 강한 반면, 한국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명명되는 지

역(의 기득권) 중심의 프로젝트들에 투입된 측면이 강

하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역 발전의 이슈에 있어 중앙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고, 전국적 범위를 고려하

여 국가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이슈가 활용되었고, 예

산이 배분⋅집행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

정부의 영향이 강하였지만, 중국보다는 다소 미약하였

으며, 한국은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의 범위에 국한하여 

지역발전의 이슈가 다루어졌고 예산이 배분되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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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고에서는 대규모 자연 재난 사례인 한국의 태풍 루

사 사례와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의  비교를 통하여 장기

복구와 사회재건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양 사회의 맥락

적 조건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물적 항구

복구, 사회 자생력 회복, 사고재발 방지, 그리고 지역발

전의 4개 분야의 이슈들이다. 양국의 사례에서는 네 개 

영역의 이슈들이 모두 발견되었고, 물적 항구복구의 이

슈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물적 복구에 있어, 중국과 한국 모두 관련 이슈들이 

존재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당과 국가 중심의 효율적 

복구의 이슈가 두드러졌는데, 이에 대하여 대대적인 선

전을 통하여 사회 통합의 이슈와 결부되어 활용되었다. 

복구기간 단축 등 빠른 복구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

였는데, 이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구조의 주택 건설, 미

관을 중시하는 구호, 부실시공의 문제 등 형식주의적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복구의 효율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중국보다는 약하였고, 복구기간

의 단축보다는 정해진 계획의 준수라는 측면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도내 복구공사 발주의 이슈가 두드러

진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

되었는지에 대한 예산낭비의 이슈도 존재하였다.  

사회 자생력 회복에 대한 이슈도 양국 모두 발견되었

는데, 중국이 더 강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진 성금

의 비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이고 강한 특성을 보였다. 

공무원의 비리와 대규모의 감사계획, 관변단체인 중국

적십자회에 대한 낮은 신뢰 등도 강한 이슈로 작용하였

다. 소수민족의 문화를 소홀히 하는 복구 및 재난피해

자에 대한 한자녀 정책의 완화 등도 중국의 맥락적 모습

들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자생력 회복의 

이슈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다. 한국의 경우도 성금에 

대한 비리 이슈가 나타났지만, 중국보다는 약하였으며 

모금 자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주가 

되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비하여 신뢰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고재발 방지의 이슈도 양국 모두 발견되었고, 그 

중 댐이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슈도 공통적이었다. 

중국의 경우는 인근의 댐이 사고원인과 관련있다는 이

슈가 있었고, 쓰촨성 정부의 대규모 피난시설 건립 계

획의 이슈도 발견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댐과 관련한 

이슈의 확산을 국가가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댐이 피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슈가 훨씬 광범위

하게 퍼졌으며, NGO, 주민 등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확산되는 특성이 있었다. 또한, 환경문제와도 결합하였

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구체적이었다.

지역발전의 이슈도 양국에서 발견되었다. 중국의 경

우에는 국가전체적인 시각에서 예산이 결정되었다면, 

한국은 예산배분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 지역의 여

론이 중시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책결정에 있어 건설

업체 등 민간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하였으며, 민

간부문이 조직화되어 있어  국가와의 갈등도 한국이 높

았다.

2.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당과 정부가 중심적 참여

자로서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과 재난의 복구 이슈가 강하게 연계되는 양상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중국 특유의 국가적 리더십은 

물적 영역에 있어 중국이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합리성

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재건의 이슈들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관료

주의적 형식주의의 특성으로 인한 현장의 비효율성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도 발견할 수 있었

다34).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민간의 투입기능이 상대

적으로 강하였는데, 주민, NGO, 기업, 이익단체, 정치

34) 사회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와 통제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발산되지 못할 경우, 향후 중국의 사회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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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이 모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지역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강

하였고, 주민이나 NGO 등의 대처가 이해관계를 중심

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사회재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한국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재건과정은 사회의 맥락적 조건들을 명확하

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의 투입에 대한 결정은 

사회의 기득권과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

이다. 또한, 사회변화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결

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사회의 의사결정의 시

스템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의 맥락적 조

건들은 하나의 이슈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이슈들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양 사회의 

맥락과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난의 재건 과정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회의 맥락적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갈등관리의 거버넌스 도출에도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중심의 공식적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다원화된 사회가 그 맥락

적 조건이므로 절차와 협력이 더 중요시되는 참여지향

적 거버넌스가 효과적일 것이다35). 

본 연구는 재난의 이슈들을 비교 고찰하여 Kreps 

(1984)가 언급하였던 재난연구의 일반화이론화를 진전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재난 직후에 집중하여 사회의 

맥락적 부분을 다루었던 Choi, et. al.(2014)의 연구보

다 훨씬 진일보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방대한 이슈들을 다루며 맥락적인 부분을 도

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이슈의 전개 

과정 등을 세밀하게 다루지 않은 한계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슈의 선정도 언론에서 빈번하게 다

루어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추후의 연구

를 통하여 다른 시각에서 이슈들이 선정되고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재난의 

갈등을 다루기 위한 부분들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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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건의 이슈들을 통해 본 한국과 중국 사회의 맥락적 차이 분석 

- 쓰촨 지진과 태풍 루사의 사례 비교 연구 -

국문초록 재난 재건 과정의 다양한 이슈들은 재난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사회의 맥락적 특성을 반영한다. 본고

는 쓰촨 지진과 태풍 루사 사례의 4개 이슈영역-물적 항구복구, 사회 자생력 회복, 사고 재발 방지, 
그리고 지역발전-들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양국의 맥락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복구 기간 단축

이라는 효율적 복구의 이슈가 강하였고, 전국적 차원의 경제발전과 재난 복구 이슈가 강하게 연계되

었다. 당과 국가중심의 리더십은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의 특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

도 발견되었다. 한국은 민간 투입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고, 이슈를 둘러싼 갈등수준도 높았다. 
주민, NGO, 기업, 이익단체, 정치권 등이 모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모습을 보였다. 
민간의 참여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지역 기득권과 연계되

어 지역의 목소리가 상적으로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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